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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7조 

□ 추진배경

○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소유자 사망 등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상속인이 이전등록 의무를 몰랐거나,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고, 이의제기 시 즉결심판 정식재판 진행

- 일부 지자체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사망자 주소지 등에 이전등록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관계*로 소극적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등록관청은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할 수 있음

○ 한편, 타인 간의 자동차 매매․증여와 달리 상속은 공부상 명의와 

실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자동차 상속 시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안내 강화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제도개선을 추진

□ 추진경과

  

’25.5월

ð
’25.6 ~7월

ð
’25.7 ~ 8월

ð
’25.10월

민원분석 및

자료조사

지자체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 

및 기관협의

위원회 

상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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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 현황 및 관련 제도

□ 등기 / 등록 제도 일반

○ (등기) 거래 안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견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도록 공부에 기재 공시하는 것으로,

- 일반적으로 사적 권리보호가 목적이므로 미등기 시 별도 제재가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등기이전 미신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행 완료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등록) 행정관청 등이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 이외의 공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 대상에 따라 등록 여부가 권리발생의 효력(자동차, 소형선박) 또는

사용허가(건설기계) 등의 요건이 되며, 일정 기한 내에 변경 또는 

이전 등록 미신청 시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함

※ 일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연일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하나, 사업자등록 변경 등의 경우는 미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음

□ 자동차 등록 제도 및 관계 법령 ‧ 지침

○ (등록 관리) 자동차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을 통해 양수받는 경우 시 도지사

등*(이하 ‘등록관청’)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됨

* 「자동차관리법」제77조에 따라 권한 위임(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 가능)

**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적으로 형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나, 같은

법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10만원～50만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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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소유권이 변경되는 ‘이전등록’과 달리, 소유권 외의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사항(등록번호 차명 용도 원동기형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위반 시 과태료로 제재

※ 자동차와 달리, 선박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권의 변경도 다른 등록원부 기재사항의

변경과 같이 ‘변경신고’ 의무만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 규정 >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자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

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6조(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

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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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 변경 / 등기‧등록 미신청 시 제재 현황 》

* 「선박법」에 따라 모든 한국선박은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형선박(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등)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도 병행해야 함

○ (이전등록 안내) 상속인이 일정 기한 내 이전등록 미신청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이 이전등록 신청 기간 장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도입(’11년~)

- 국토교통부는 ’17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에 문서 시달(’17.11.30.)

구 분 근거법

이전등록(기) 미신청
(소유권 변동)

변경등록(기) 
미신청

(소유권 이외)매매 ‧ 증여 상속

등기
부동산 /
대형선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선박등기법
과태료 제재 없음 제재 없음

등록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범칙금 10 ~ 50만원 

(벌금에 대한 특례 적용)

과태료

(2 ~ 30만원)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1회차 기준, 2 ~ 20만원)

선박* 선박법
과태료 

(1회차 기준, 대형 60만원, 소형 20만원)

 [참고] 벌금 / 범칙금 / 과태료 차이

▪(벌  금)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형

▪(범칙금) 행정형벌에 준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즉결심판 없이 행정기관

(경찰관 등)이 부과하여 신속하게 종결되며 범칙금 납부 시 전과 기록 없음

          ※ 미납 시 법원 즉결심판에 회부(정식재판청구 가능) → 유죄 인정 시 전과 기록  

▪(과태료) 행정법규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징수 절차 진행(행정질서벌로 非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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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해양부고시, ’12. 1. 17. 시행)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17. 11. 30.)

 ○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 대상으로 이전등록 절차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요청,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및 의무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운행자 고발 등의 절차를 최대한 활용 (생략)

 ○ 업무처리절차

① 사망당시 주소로 이전등록 안내
   (사망신고일로부터 ~ 60일 이내)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참고

⇒
②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안내
  (사망신고일로부터 ~ 6개월까지)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에 따라 상속인 

관련 자료를 타 부서에 협조요청

⇙
③ 운행정지명령 처분 
   (6개월 경과) ⇒ ④ 이전등록 미이행 대상 수사 및 

범칙금 부과 (6개월 경과)

⇙
⑤ 이전등록 미이행차량 운행자 고발
   (6개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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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지연 신청 시 제재 수준 완화

현  황

○ 최근 3년간 전국 207개 지자체*는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중

연평균 약 4.2%에 대해 지연 등록 신청을 이유로 범칙금 부과

* 자료 미제출한 19개 지자체 현황 미포함

    《 최근 3년간 상속 이전등록 신청 및 범칙금 부과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건수, %)

연도
상속이전등록
신청건수(A)

지연신청
범칙금 부과건수(B)

범칙금 부과율
(B/A)

2022 56,046 2,494 4.5

2023 53,234 2,070 3.9

2024 50,871 2,123 4.2

합계 160,151 6,687 4.2

연평균 53,384 2,229 4.2

 

문 제 점

○ 타인 간의 자동차 ‘매매․증여’의 경우 미등록 전매, 탈세 등 위법

행위 가능성이 있어 이전등록 신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높으나,

- ‘상속’은 공부상 명의와 실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문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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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전등록 원인별 신청기한*만 달리 정하고 

있을 뿐, 기한 내 미신청자에게는 이전등록 원인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 ~ 50만원의 범칙금 부과

*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

- 상속인이 여러 사유*로 범칙금을 미납하고 이를 다투는 과정

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고, 행정상 비례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음

*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이전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차량 운행의 필요성 시급성이 낮아 이전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 등

 민원사례     차량 상속 행정절차 유연한 적용 요청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한 실질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차량이며 폐차

대상입니다 .... (중략) .... 공동상속인이 해외에 있어 불가피한 서류 지연

상황이 복합된 특수한 사례이나, 현행 행정절차는 일률적인 서류요건과

기한 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5.6월)

 ▴본인이 범칙금 납부 거부의 표현으로 기한 내 미납한 것이 아니라, 특

수한 사정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 합당한 면이 없는지 소명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중략) ... 이의신청이나 소명의 기회 없이 즉시 형사

고발조치 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합니다. (’19.3월)

▴ 본인 99%, 할머니 1% 지분으로 자동차 매입하였고, 할머니 사망 후

1%에 대한 과표가 71,550원에 불과함에도 범칙금 50만원 고지를 받

았습니다. ... (중략) ... 범칙금 고지서 상 ‘납부기한내 이의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었습니다. (’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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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박 건설기계 등은 매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라도 별도의 ‘이전등록’ 없이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며, 변경

등록 미신청 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율하고 있음

-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처벌 대상에 즉시 부과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시 즉결심판 및 정식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부담이 

큰 반면,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사전처분통지,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절차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음

- 양도 양수자간 명확한 의사 계약에 따른 매매 증여 등과 달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선박 건설기계 등 다른 등록

재산과 같이 행정질서벌(과태료)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0년 이전에는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이후 범칙금(벌칙에 대한 특례) 부과 대상으로 법령
개정(’10. 2. 7. 시행)

 [참고] 구 「자동차관리법」(법률 제9449호, 2009. 2. 6. 일부개정) 개정 이유

◇ 주요내용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81조제2호 및 제85조제1항)

1) 자동차의 미등록 전매행위 및 이전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전등

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하되, 행정

벌의 비범죄화 요구에 맞춰 범칙행위를 규정하여 통고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9 -

개선방안

○ (과태료 전환)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경향*에 맞춰

‘상속’에 한하여 이전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현행‘범칙금’

에서‘과태료’로 완화, 사전통지 등 합리적인 소명기회 부여

* ’08년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법무부) 마련 이후, ’14년 ‘형벌 합리화 추진계획’

(법무부 국조실), ’22년 ‘경제형벌 규제개선’(기재부) 등 지속 단계적으로 추진

- 제재 수준은 현행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에 준하여 규정

*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90일 이내)에서 최대 30만원(175일 이상) 부과

《 (예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 추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필요

   ⇨ 자동차관리법령에 반영

현  행 개정안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

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2. ~ 10. (생략)

제8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신설)

  3 ~ 9. (생략)

제80조(벌칙) (좌동)

  1. ------------------------------------------- 

-------------------------------------------- 

----------------. 다만,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2. ~ 10. (생략)

제84조(과태료) ⑤ (좌동)

  1. (생략)

  2. (좌동)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상
속에 따른 이전 등록에 한정한다)

  3 ~ 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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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안내 강화

현  황

○ 자동차 등록관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량으로 이전등록 신청 

기간 장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수 있는데, 자료 제출 기관 중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를 하지 않는 곳은 3개* 기관

* 경상북도 〇〇군, 전라남도 △△군, 충청남도 □□군

○ 한편, 통지 기관 중에서는 상속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사망자 

주소지로만 통지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비율(36.7%, 66개소) 차지

   《 상속이전등록 안내 통지 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개(기관)]

합계

통지

미통지
계

사망자 주소
통지

상속인
통지

사망자 주소 + 
상속인 통지

183* 180 66 49 65 3

* 광역자치단체에서이전등록업무를수행하는경우(부산, 대전, 울산, 대구) 1개로 취합

문 제 점

○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

하여 지연신청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

- 특히, 등록관청에서 소극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민원 다수 발생

※ 현행「자동차등록령」 및 관련 고시 상 등록관청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안내를할때① ‘사망자 주소지’로, ② ‘60일 이내’에, ③ ‘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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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등록관청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망자 주소지로 상속 이전

등록 안내 통지를 하였더라도, 사망자와 동거하지 않는 상속인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발생

○ 이에, 국토교통부는 ’17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사망자 명의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지침’(이하 ‘국토부 지침’)을 제정하고 상속인에게도

이전등록을 안내하도록 하는 문서를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나,

* (감사 지적사항) 국토교통부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촉구

등 지자체의 자동차 관리사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실태조사 결과 자료제출 기관의 약 38%(69개소)가 여전히 주소지가

다른 상속인에게는 이전등록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동차등록령」에서위임한「상속에 따른자동차이전등록안내절차 고시」(국토

해양부고시, ’12.1.17. 시행)에는여전히 ‘사망자주소지로안내할수있다’고만규정

 민원사례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소극적 안내 관련

▴자동차 이전등록 기간이 경과하여 46만원의 범칙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이 경과하여 범칙금이 나왔다

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시민이 알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지서

안보내주시냐 구청에 물었더니 “저희가 안보낸 건 맞지만, 나라법이 이

러니 내셔야한다”고 합니다. (’25. 4월)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은 이런 신고의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에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문이나 문자 한통만 보내줬어도 거

의 대다수 신고가 되었을 것을,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22.6월)

▴딸인 저에게 상속 이전등록 범칙금 50만원이 날아왔습니다. 단 한번도

고지한 적이 없었으며, 범칙금만 내라는 고지서였습니다. 담당자는 상

속자한테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망자인 할아버지한

테 통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 (중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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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안내 대상 확대) 현행‘국토부 지침’에만 규정되어 있는 이전등록 

관련 상속인 대상 안내 통지 절차를‘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명시적으로 반영

※ 일회성으로 전자문서로 송부된 ‘국토부 지침’이 등록관청 담당자에 지속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고시 등에 해당 절차를 명시․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

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

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

조까지의 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 3. (좌동)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 순위) 1순위(또는 2순위)와 동순위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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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서비스 활용 안내) 상속자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토지 ․ 자동차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조회되면,

팝업(pop-up)창 등을 통해 이전등록 신청 및 제재사항 안내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결과통보 문자메시지에 해당 문구 반영 통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시행

 [참고]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제도개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부동산 건축

세금 연금 등 20종의 재산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16년～)

￭신청개요

∙방법: 온라인(정부24, 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자격: 온라인은 제1․2순위 상속인(그외는 방문)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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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칙금 부과 면제 사유 구체화

현  황

○ 「자동차관리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등록 지연 

신청자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장 

등은 정당한 사유 및 범칙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범칙금 부과 여부 결정

○ 최근 3년간 연평균 335건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였는데,

그 중 ‘법적분쟁’으로 인한 사유가 41.3%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법적분쟁중(41.3%) > 공동상속인간협의지연(20.4% > 가족관계정리지연(17.0%) 순

    《 최근 3년간 상속 이전등록 범칙금 부과 제외(면제) 현황 》

                                                        (출처: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건, %)

연도 계 ❶불가항력
❷가족관계

정리 지연

❸공동상속인
간 협의 지연

❹법적
 분쟁 중

❺행정기관
사유

❻기타

2022 237 - 29 49 98 31 30

2023 316 - 47 57 157 19 36

2024 451 1 94 99 159 25 73

연
평
균

건
수 334.3 0.3 56.7 68.3 138 25 46.3

비
율 100 - 17.0 20.4 41.3 7.5 13.8

 ❶ 불가항력: 천재지변, 감염병, 입원 등 민원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❷ 가족관계 정리 지연 :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실종 등), 가족관계 등록 정정, 상속인

확정 지연 등
 ❸ 공동상속인간 협의 지연 :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경우
 ❹ 법적 분쟁중 : 상속 관련 소송, 조정, 가압류 등으로 이전이 지연된 경우
 ❺ 행정기관 사유 : 등록기관의 안내 미흡, 행정처리 지연 등
 ❻ 기타 : 제3자의 점유, 서류분실,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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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 어떠한 경우가 범칙금 부과 제외(면제)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동일 사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제80조(벌칙) 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및 제85조(통칙) 제2항 제4호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예)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소재불명일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등이 상이

○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면제 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10. 12월부터 자동차 전국 무관할제도가 도입되어, 소유자

(상속인)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자동차 등록 업무가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 위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예시를 제시하여 통일성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개별적으로 회신받아 처리하고 있음

 민원사례     자자체 간 상이한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혼선

▴지자체에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업무하는 공무원입

니다. ...(중략) ... 국토부는 아마 범칙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에서 판단
하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자체들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정확한 지침이 없다고 하면, 민원인이 “어디 지자체

에서는 범칙금을 부과 안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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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는‘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

적인 범위 및 예시를 매뉴얼․지침 등을 통해 제시

※ 아울러, 공동상속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연락두절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소명 서류 구체화 및 간소화도 필요

   ⇨ 범칙금 부과 면제가 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지침 등을 통해 구체화

▴아버지 명의 차량 2대에 대해 상속 진행 중 잃어버린 동생이 있어서
군청에 문의하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람의 서류가 한명이라도

빠지면 이전이 안된다고 함.... (중략) .... 동생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군청에서는 이로 인해 미뤄진 기간에 대해 인정이 안
된다고 범칙금을 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함 (’25. 3월)

 [참고] 법률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지침화한 사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

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보건복지부, 2024. 9. 13.)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
거나 기피하지 못합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와 같이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진료 거

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

  ○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

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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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 조치기한 : 2026. 10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지연 신청 시

제재수준 완화

ㅇ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 자동차관리법령에 반영

국토교통부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안내 강화

ㅇ (안내 대상 확대) 종전 ‘국토부 지침’의 상속인 안내 

통지 절차 내용을 관련 고시에 반영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에 반영

국토교통부

ㅇ (안심상속서비스 활용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에서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조회되면, 이전등록 신청 

및 제재사항 안내(팝업, 문자메시지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시행

행정안전부

  범칙금 

부과 면제 

사유 구체화

ㅇ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예시를 매뉴얼 및 지침 등을 

통해 제시

  ☞ 매뉴얼‧지침 등에 반영

국토교통부

Ⅴ.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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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4년 자동차 이전등록 현황

(단위: 건,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구분 계
이전 사유

업자매매 당사자매매 증여 상속 촉탁 기타

총계 3,899,578 2,524,970 1,300,051 2,124 57,040 9,585 5,808 

서울 393,800 235,743 148,894 65 7,300 813  985 

부산 211,976 140,201 67,779 47 3,118 473 358 

대구 221,937 160,240 57,864 37 2,912 551 333 

인천 245,991 158,914 82,895 20 2,834 823 505 

광주 133,817 91,744 39,563 4 1,658  595  253 

대전 121,106 82,449 36,688 10 1,589 255  115 

울산 81,008 49,651 29,924 7 1,289  114 23 

세종 32,619 22,455 9,615 32  440 53 24 

경기 1,300,019 928,360 354,021 92 14,087 2,200 1,259 

충북 129,680 78,495 48,410 28 2,215  263  269 

충남 171,699 100,888 67,319 20 2,803  507  162 

전남 124,461 62,897 58,342 88 2,582  387  165 

경북 187,542 100,491 81,884  255 4,031  688  193 

경남 253,279 151,101 95,181 1,250 4,268  970  509 

제주 46,476 22,092 23,254 13  939  112 66 

강원 102,138 54,099 44,768 137 2,407  366  361 

전북 142,030 85,150 53,650 19 2,568 41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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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
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
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
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
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
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
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 10. (생략)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

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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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ㆍ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 

제86조(통고처분)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
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
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
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
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
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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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1호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
의 서식에 의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 당  법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

납부기한
금 액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
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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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

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
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
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
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
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
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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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2호)

 ◎ 민법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

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
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
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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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10월 20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이 흥 주

위    원   이 태 한



정 본 입 니 다 .

2025. 10. 20.


